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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예정된 집회가 불허되자 광부들은 이에 항의하였고, 이 광경을 촬영

하던 사복 경찰이 도주하면서 광부를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였

다.

이 과정에서 일단의 광부들에 의해 노조 지부장의 부인이 기둥에

묶여 집단폭행 당하고, 진압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후 노ㆍ사ㆍ정 대표가 11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계엄사령부가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200

여 명의 광부와 부녀자 등 주민들을 불법 체포ㆍ구금ㆍ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정치ㆍ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사북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광부들과 주민뿐만 아니라, 노

조위원장 가족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등 모두를 피해자로 남겨둔

채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정성국ㆍ강승규ㆍ엄태영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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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북ㆍ고한 지역 주민들은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

고하였고,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사북사건 관련 고문 피

해자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시 결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

하며 지역 사회의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 지원을 재

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사과를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사북사건 45주년을 맞아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사북사건의 국가폭력 피해자, 당

시 노조 지부장 가족, 경찰 측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

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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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진

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음.

예정된 집회가 불허되자 광부들은 이에 항의하였고, 이 광경을 촬영

하던 사복 경찰이 도주하면서 광부를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일단의 광부들에 의해 노조 지부장의 부인이 기둥

에 묶여 집단폭행 당하고, 진압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

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음.

이후 노ㆍ사ㆍ정 대표가 11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계엄사령부가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200

여 명의 광부와 부녀자 등 주민들을 불법 체포ㆍ구금ㆍ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

정치ㆍ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사북 사건은 대처하

는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광부들과 주

민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 가족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등 모두를

피해자로 남겨둔 채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음.

이후 사북ㆍ고한 지역 주민들은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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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해 왔음.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

고하였고,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사북사건 관련 고문 피

해자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이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

시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기념사업 추진을 재차 권고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사과를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이에 사북사건의 피해자 모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